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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금 인하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인하효과 거의 없고 세수만 축내 … 선진국 비해 높은 수준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열되고 있는 석유제품 가격논쟁에서 정유기업들이 마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유류 관련세금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유류세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간 정도로 높지 않고 유류세금

을 내리면 세수는 크게 줄어들지만 가격인하 효과는 불확실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유류제품에 붙는 우리나라의 세금비중이 과도한 편이고 소득 등을 감안한 휘발유 가격과 휘발유 세

금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유류세금을 인하해 석유제품 가격이 내려가도 정부의 주장처럼 

수요가 급증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496.4원이라고 가정할 때 세전가격은 616.07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880.33원은 세금으로 교통세 526원, 주행세 139.39원, 교육세 78.9원, 부가가치세 136.04원 등이다.

휘발유 가격의 58.8%가 세금이고 경유가격의 세금비중도 50% 수준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OECD 회원국 중 일본(41%), 오스트레일리아

(38%), 캐나다(31%), 미국(14%) 등은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낮고, 프랑스

(67.3%), 영국(64.7%), 독일(63.1%) 등은 높다.

따라서 경제수준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유류 관련세금 비중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국민총소득(GNI)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

본 31, 오스트레일리아 29, 캐나다 28, 미국 17 정도이고, GNI를 감안한 휘발유 세금수준은 우리나라를 100으

로 할 때 일본 23, 오스트레일리아 19, 캐나다 15, 미국 4 등에 불과하다.

정부는 유가가 국제적으로 똑같은 가격이 적용되는 만큼 잘사는 나라는 국민소득 대비 세금부담이 낮고 못

사는 나라는 세금부담이 높아져 소득 대비 유류세금 비중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고민은 유류세금을 인하하면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2006년 휘발유와 경유, 등유, 중유 등 석유제품에 부과한 교통세, 특소세, 교육세, 주행세 등 유류세

수를 2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2006년 전체 국세가 138조원 걷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류세수가 국세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세와 특소세율을 10% 인하하면 주행세와 교육세 인하분을 포함해 전체 세수가 1조9000억원 정

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유류세금을 10% 내려도 소비자가격 인하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는 유류세금을 대폭 낮춰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

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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